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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주  문 
ꠧꠧꠧꠧꠧꠧ

  대한민국 국회는 2006년 3월과 4월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정

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 및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관측탐사선의 수로 측량 실시 계획에 대

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

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인 독도 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법적 침입을 통한 동해에서의 수로 측량 등 도발 계

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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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시도가 한․일 양

국 간의 선린우호관계와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

중히 경고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와 대

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관측탐사선의 수로 측량 계획이 

엄연한 국제법 위반임은 물론 한․일 양국간의 신뢰 훼손 및 국제사

회에 대한 도전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

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특히,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삽입 지시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서의 일본 해양관측탐사선 수로 측량 실시 계획은 이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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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일본으로부터 군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대한민국은 물론 같은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던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뒤집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에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야기한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

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발전적 한일관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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